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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협력국과 프로그램 현황: K-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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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 K-CTCN 프로보노 TA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점협력국 선정 시 

착안해야 할 점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이에 본 브리프는;

 국내･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협력국 현황과 선정과정의 보유기관별 특징을 

분석하고,

 CTCN에서 제안한 기술 분류체계(Taxonomy)에 해당하는 기후기술을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중첩” 중점협력국가의 현황을 살펴봄

• 시사점으로는;

 재원의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로

부터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한 아시아권 개도국을 K-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의 중점(우선)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과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우선)협력국 선정과정

및 특징을 고려한 K-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TA)사업의 기술-재정 연계 메커니즘

강화 모델이 필요함

키워드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기술이전, 중점협력국, 선정 방법, 기후재원, 기후기술

서론 • ’15년,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CTCN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된 이래 ’20년, 국가 

간 기후기술협력 창구 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최초의 역제안 프로보노 지원 프로세스를 

CTCN 사무국에 제안하여 공식화하 음

• 해당 프로세스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CTCN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및 선기획하여 CTCN과 개도국에 역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이하 

“K-CTCN 프로보노 TA”), 기술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함

• 기술-재정 메커니즘 下 K-CTCN 프로보노 TA의 중점협력국 및 유망 기후기술 분야 

선정은 국내･외 연계 가능한 기후재원 보유기관 현황 파악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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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CTCN TA 프로그램의 개요

•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CTCN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15)되어 기후기술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및 확산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 간 기후기술협력 창구 역할 수행 중임1)

 전 세계 최다 회원기관 보유(’21.4월 기준 79개 기관), CTCN 협력연락사무소 국내 

유치(’21년 하반기 예정) 등 CTCN 협력 관련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한국 NDE(과기정통부)는 공여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CTCN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협력 사업인 ‘프로보노(pro bono)’형 사업을 추진

(’17), 총 7건의 사업 이행 완료 및 수행 중

 과기정통부 예산 활용 사업들 중 이행이 완료된 2건*은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연계 완료 및 추진 중이며, 1건**은 녹색기후기금(GCF) 제안서 제출을 완료

하는 등 조기의 성과달성 중

* 에티오피아 저탄소교통, 세르비아 대상 지역에너지 공급 기술지원(TA) 사업

** 캄보디아 대상 저탄소교통 기술지원(TA) 사업

• 국내 회원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의지에 따라, 회원기관들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투자성 프로보노” 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19년~현재), 총 7건의 사업 

이행 완료 및 수행 중

 투자성 프로보노 기술지원(TA) 프로그램 중 4건은 사업을 회원기관이 보유한 전문성･
기술･예산에 기반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선기획한 후 CTCN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기술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역제안 사업에 해당함 

 이러한 최초의 역제안 프로보노 지원 프로세스를 CTCN 사무국에 제안하여 공식화

하 음(’20)2)

•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부터 성공 사업 사례를 공유 요청받고(’19), 정기적

으로 열리는 CTCN 이사회에서 국내 회원기관 소개를 요청받는(’21) 등 한국 기술의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 CTCN TA 프로그램의 중점(우선)협력국 선정 필요성

• CTCN TA 프로그램의 효율 및 효과성은 파리협약이 명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의 의무 이행을 녹색･기후기술의 이전(transfer)으로 지원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의 적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점철됨1),2)

• 기술 메커니즘의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CTCN TA사업의 효율 및

효과성의 확보는 연계 가능한 기후재원들의 파악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이 권고하는 기술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의 활성화로도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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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 활성화는 기후기술의 이전을 위해 기후재원들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TA의 효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국제적 의미가 상당함

 지금까지 UNFCCC 下 재정 메커니즘인 지구환경금융(GEF), 녹색기후기금

(GCF), 적응기금(AF)과 같은 국제 기후재원 기관들과 다자개발은행(MDB)의 기후 

재원들이 CTCN TA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 운용된 바 있음3)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형 CTCN TA 추진을 위한 중점(우선)협력국 및 유망 기후

기술 분야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전략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분절적으로 진행해오던 프로보노 TA 프로그램 사업의 체계화는 우리나라의 기술

메커니즘 협력 이행의 선도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CTCN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중점협력국과 기후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을 국내에서 선기획하여 CTCN과

개도국에 역으로 제안 가능함

 이를 통해 한국의 CTCN TA 사업들의 규모화(scale-up)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역제안 CTCN TA 프로그램 진행 절차(안)

• 따라서 동 브리프에서는 K-CTCN(한국형 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의 중점협력국

-기후기술 도출의 일환으로;

① 국내･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협력국 현황과 선정과정의 보유 기관별 특징들을

분석하고,

② 국내 27개 중점협력국가 中 CTCN에서 제안한 기술 분류체계 (Taxonomy)에 해당

하는 기후기술을 국내･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중점

협력국가(이하 “중첩 중점협력국”)의 현황을 살펴보겠음

중점협력국 개요 중점(우선)협력국의 정의와 선정의 의미

• 중점협력국의 정의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를 중점적 

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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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협력국의 선정은 국가협력전략(CPS)의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협력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의 효과성 또한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큰 의미가 있음5),6)

• K-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중점(우선)협력국 선정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수요에서의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여 기후기술 이전(transfer)의 장기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임

한국의 중점협력국
및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현황

국가 중점협력국 현황

• ’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개발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중점협력국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선정하며, 이에 따른 CPS는 총 3번에 걸쳐 

수립되었음7),8),9)

[표 1] 한국의 1차, 2차, 3차 국별협력전략 요약

제 1기 중점협력국
(2011-2015)

제 2기 중점협력국
(2016-2020)

제 3기 중점협력국(안)
(2021-2025)

아시아

(11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11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12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8개국)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7개국)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6개국)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앙아
(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4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
아니아

(1개국) 솔로몬군도 - -

총 국가수 26개국 24개국 27개국

* 3차 CPS에 추가된 국가

• 26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제1차 CPS(2011-2015) 수립은 한국이 기존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선언적 제스처에 가까웠다면, 24개 중점협력

국을 대상으로 한 제2차 CPS(2016-2020)은 국내 유상･무상원조의 활발한 활용과 

적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협력국 선정의 체계화 노력이 있었다는 평이 있었음
5),6),10)

•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주요 선진공여국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을 분석하 을 때, 원조를 통한 ‘자국의 이익 보장’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함을 확인하 음 (99%의 신뢰수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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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슷하게 ’21년 1월 공표된 국내 제3차 CPS(2021-2025) 재선정(안)을 살펴

보았을 때9),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에 FTA와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둔 ‘협력 잠재력’이

포함됨

 또한 국내 CPS가 하향식(Top-down) 접근법에 따라 대내외적 정치적 합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순수 원조에서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으로 성격이 탈바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9),10)

* 국내 CPS 선정 기준: 수원국의 발전수준(20%), 경제･외교적 협력 실적(30%), 

ODA 수행환경(30%), 협력 잠재력(30%)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현황

• K-CTCN 프로보노 TA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은 대부분 국무

조정실에서 발표한 중점협력국 CPS에 바탕을 두고 기관차원의 우선협력국을 별도로 

선정하 음

• 그러나 기관차원의 우선협력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차적 연구(Secondary 

Research, Desk Research)로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도 

존재함(예, KIND, KSP)

※ 국토부 ODA는 산업부 KIAT처럼 기관 내 무상원조사업만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없음을 고려

[표 2]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 중점(우선)협력국 요약

재원 이름 중점협력국 개수 출처

KOICA
(국제개발협력)

36개국
KOICA 국가지원계획 설명자료 
(’20.01)11)

국토부ODA 23개국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1-2025), ’21년도 중점협력국별 
ODA규모12)

EDCF
(한국수출입은행)

13개국 한국의 개발협력 2020년 제1호13)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개국 KIAT 산업에너지 ODA 마스터 플랜14)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료를 찾을 수 없음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KOICA, 국토부 ODA, EDCF, KIAT)의 중점 협력국

들의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한 38개국을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가장 많은 협력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어 아메리카 순으로 포진되어 있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는 

포함되지 않음을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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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지역별 중점협력국 요약

지역 중점협력국 개수 국가 이름

아프리카 15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아시아 15개국 
네팔, 아제르바이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요르단,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 8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알제리,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유럽& 
오세아니아

0개국 -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선정과정과 특징

•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KOICA, ODA, EDCF, KIAT)의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

상의 특징들을 정리해보았을 때,

 KOICA만이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해 기관의 목표와 잠재협력국의 개발 계획을 고려

하고, 이해관계자(예, 국내 관련 부처 및 잠재협력국 측 결정자)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며,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선정 특징 요약

기관의 목표 
고려

잠재-
협력국의 
개발 계획 

고려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 

거침

중점협력국 
선정과정 

시스템 보유

전략의 
지속가능성 

고려

KOICA ✔ ✔ ✔ ✔ ✔
국토부 ✔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
EDCF 알 수 없음 ✔ ✔ ✔ 알 수 없음

KIAT ✔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 4대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별 중점협력국 전략의 특징

① KOICA

 CPS의 미션이 기관의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와 일치함

* SDGs 달성기여도 공여국 중 10위 목표, 개발파트너십 재원 2배로 확대, 개발협력 인재

5만 명 양성, 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우수 달성

 CPS 수립 前 1) 수원국과 협의하고, 2) 수원기구의 공식 요청을 받아야만 사업을 

실시함

 전략의 핵심가치로 중장기 전략 혹은 재원들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통한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제고를 꾀함15)

 지원 예정 국가의 개발환경 현황 및 성과를 사전 분석하여 협력국 선정 이후 사업

이행 시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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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부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ODA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선정한 적격수원국 중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설정한 중점지원대상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16)

 해당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 주목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의 기관 목표와 일치함

 국토부 주도 국가 간 개발협력사업들은 후속사업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을

가진 국가도 포함하여 지원하기에,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평가 시스템 보유 여부 파악할 수 없었음

③ EDCF

 정부 ODA를 위한 대외협력 기금이지만 실무는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데17),

중점협력국 선정에 수출입은행의 목표를 고려하는지 알 수 없음

 중점협력국과의 사업 개시를 위해 수원국 공식 차관의 요청이 필요한 절차가 있기에 

지원 예정 국가의 개발 계획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음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하기에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이해

관계자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음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체결(기재부 담당)을 통해 협력국과의 사업 추진을 협의함

으로 지원 예정 국가의 개발 계획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음

 정부 ODA를 위한 대외협력기금이기에, 중점협력국 선정에 국내 CPS선정 기준 따름

④ KIAT

 국가 ODA 중점협력국 및 산업부 일반협력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22개 우선 추진국을 선정하 음14)

* ①제조업 환경, ②내수시장 매력도, ③천연자원 보유 여부, ④혁신기술 수용도

 국가별 현황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 국가의 개발 수요를 도출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현황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현황

• CTCN TA 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국외 MDB 기후재원 보유기관(예, WB, 

AfDB, ADB, EBRD, IADB)들은 우선협력국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국별협력전략을 

세우고 있음

• UNFCCC 수준에서 특정 개도국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전략은 형평에 어긋나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기구 산하 기후재원 보유기관(예, GCF) 또한 국가프로그램

(CP)이라 칭하는 국별 기후변화 사업전략을 보유하고 있어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우선시

되는 개도국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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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 중점협력국가 개수 요약

재원 이름 중점협력국 개수 출처

WB
(세계은행)

96개국
World Bank -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18)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53개국
African Development Bank - Country 
Strategy Papers19)

ADB
(아시아개발은행)

39개국
Asian Development Bank -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20)

EBRD
(유럽개발부흥은행)

36개국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Country Strategies21)

IADB
(미주개발은행)

26개국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Country Strategies22)

GCF
(녹색기후기금)

26개국
Green Climate Fund - Country 
Programme23)

•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WB, AfDB, ADB, EBRD, IADB, GCF)의 중점협력국

들의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한 150개국을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가장 많은 협력국은

아프리카에 이어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순임

[표 6]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지역별 중점협력국 요약

지역
중점협력국 

개수
국가 이름

아프리카 39개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기니, 
케냐-비소, 기니, 기니소, 케냐,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코모로, 이집트, 에스완티니

아시아 34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아메리카 27개국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유럽 21개국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코소보, 라트비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오세-
아니아

15개국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 피지, 키리바시, 마샬 군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태평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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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의 중점협력국 선정과정과 특징

•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WB, AfDB, ADB, EBRD, IADB, GCF)의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이 잠재협력국의 개발 계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국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전략을 구상함을 발견하 음

[표 7]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 중점협력국 프로그램/프로젝트 선정과정의 특징 요약

기관의 목표 
고려

잠재-
협력국의 
개발 계획 

고려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 

거침

중점협력국 
선정과정 

시스템 보유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고려

WB ✔ ✔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ADB ✔ ✔

알 수 없음

✔
GCF ✔ ✔ ✔

알 수 없음
EBRD

알 수 없음

✔
알 수 없음

IADB ✔ ✔
AfDB ✔ ✔ 알 수 없음

•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별 중점협력국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전략의 특징

① WB의 CPF

 모든 CPF는 WB의 두 가지 목표인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공동 번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WB의 목표에 맞춰 사전 데이터 및 증거에 기반을 둔 선별적 개발을 목표로 함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前 국가의 목표 성취를 위한 국가 개발 목표를 WB입장에서 

제시한 뒤, 그에 부합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제안함

 CPF 도입 이후 Performance and Learning Reviews(PLRs)을 마련하여 프로

그램의 목표와 성과를 중간점검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② ADB의 CPS

 ADB의 기업 전략 우선순위와 국가의 개발 전략에 따라 CPS를 수립함

 CPS는 국가 차원의 개발 결과 제공을 위한 ADB의 기본 프로그램 운  설계 플랫폼임

 각 개발도상국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공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함

 목표의 실현 가능성 확대를 위해 CPS 기간과 국가의 전략적 계획 주기 일치 노력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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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CF의 CP

 각국의 기후변화 전략과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됨

 각 국가는 환경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CP를 개발함

 국가 정보, 기후 금융 전략 및 우선순위, GCF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 정책･
전략･기획 및 기관의 필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프로세스 등이 들어감

④ EBRD의 CS

 이전 보고서의 전략 이행 및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CS 기간 동안 국가별 주요 

과제, 국가 전략 이행의 방해 요소 및 EBRD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현함24)

 유럽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제시한 전략의 효과성 제고를 꾀함

⑤ IADB의 CS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및 개입과 회원국의 우선순위 역 선정을 지원함

 국가별 정의된 우선순위 역 선정 후 전략 구현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함22),25)

 차후 전략 준비 기간 동안 활성 상태가 유지되어 프로그램의 수명이 명시된 기간보다 

1년 이상 유효하기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26)

⑥ AfDB의 CSP

 CSP는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회원국에 제시하며 정부, 민간 

부문 기관과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됨

 AfDB에서 CSP 기간 동안 국가들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각국의 국가

발전계획과 정책에 부합함27)

K-CTCN 
프로보노 TA사업의 
잠재중점협력국 
현황: 국내･외 
기후재원 연계 방안

• K-CTCN 프로보노 TA사업의 중점(우선)협력국 선정의 일환으로;

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한국의 국가 CPS와 중첩되는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

의 중점협력국* 별 기후기술사업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18)-23)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집트, 

페루,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② 한국의 국가 CPS 해당 국가 中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으로부터 CTCN Taxonomy의

기후기술분야* 에 해당하는 기술군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이하 “중첩 중점협력국”)를 조사하 음

* (감축) 교통,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림, 농업, (적응) 사전경고와 환경평가, 

수자원/물, 인프라와 도시계획

• 기후재원 보유기관별 중첩 중점협력국 관련 프로그램/프로젝트 동향은 아래와 같음

 WB와 ADB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 중 한국 CPS 대상국을 위한 기후기술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사업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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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IADB와 AfDB의 기후기술지원(TA) 재원 지원은 아주 미미함을 발견함

 GCF와 EBRD의 TA 재원은 한국의 CPS 대상국 중 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위해 조달되었음을 발견함

[표 6] 6대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 중점협력국의 기후기술군 지원 여부 요약

지역
중첩 중점
협력 국가

WB ADB GCF EBRD IADB AfDB

아시아

인도네시아 31 28 5 **

**

**

몽골 ** 32 20 6

방글라데시 16 22 5
**

라오스 9 8 7

우즈베키스탄 7 18

**

14

베트남 6 2

**미얀마 5 2

스리랑카 4 2

타지키스탄 1 2 2

아프리카
르완다 **

**

6 ** 8

이집트 4
**

2
**

아메리카 페루 3 ** 1

** 현재까지 지원한 바 없거나 확인되지 않음

• 지역별 동향

 한국 CPS 해당국 中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아시아권 개도국 기후기술이전 

사업 지원 조달 이력이 245개로, 아프리카 지역 20개와 아메리카 지역 4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그림 2] 중첩 중점협력국 지역별 동향 요약

• 국가별 동향

 인도네시아(64건), 몽골(58건), 그리고 방글라데시(43건) 순으로 국외 기후재원 보유

기관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후기술이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 받았음



12

[그림 3] 중첩 중점협력국 국가별 동향 요약

 이와 다르게, 미얀마(7건), 스리랑카와 이집트(6건), 타지키스탄(5건)은 10건 미만의

기후기술이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로부터 지원받았음

 페루는 4건의 기후기술이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로부터

지원받아 가장 적은 수의 TA를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시사점 • (후속 재원 연계 가능성 강화 필요) K-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TA)사업의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 추출을 통해 향후 프로보노/투자성 프로보노

TA 사업들의 후속 재원 연계 가능성 강화가 필요함

 국내 중점협력국의 선정은 국제협력 최상위 결정자인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이루어

지며, 이는 K-CTCN 프로보노 TA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협력국 선정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재원의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국외 기후재원 보유 기관들로

부터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한 아시아권 개도국을 K-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의 중점(우선)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재원 보유기관 특징별 기술-재정 연계 메커니즘 모델화 필요) 국내 기후재원 보유기관

들과 국외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의 중점(우선)협력국 선정과정 및 특징을 고려한 

K-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TA)사업의 기술-재정 연계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함

 기술과 재정 연계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연구는 국내･외 연계 가능한 기후재원

들이 지원하는 세부 기후기술분야 도출을 시도하여, 중점(우선)협력국과 매칭을 시도할

수 있음

 K-CTCN 프로보노 TA사업의 중점협력국-기후기술분야 선정 이후, 기술과 재정의 

연계를 고려한 우선협력국-세부기술분야별 국제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기후재원 연계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인지했을 때,

기후기술협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기후재원 보유기관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 혹은 성과 점검 프로그램의 기획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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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21). KIAT 산업에너지 ODA 마스터 플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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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림, 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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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climate.fund/sites/default/files/document/gcf-country-programme-guidance.pdf (접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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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안개발은행

 AF(Adaptation Fund) : 적응기금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개발은행

 CP(Country Programme) : 국가프로그램

 CPF(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 국가협력프레임워크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국가협력전략

 CS(Country Strategy) : 국가전략

 CSP(Country Strategy Paper) : 국가전략페이퍼

 CTCN Taxonomy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기술분류체계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유럽개발부흥은행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GCF(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환경기금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미주개발은행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ND(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operation)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국제개발협력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다자개발은행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자발적기여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 : 국가지정기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TA(Technical Assistance) : 기술지원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WB(World Bank) : 세계은행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GTC)의 주요사업(손지희, 신종석, 엄다예, 이원아, 김제원, 배크리스탈)「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분석 중인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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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및 

시사점: ‘기술개발 및 이전’을 중심으로

ISSUE

02

손지희, 엄다예, 이원아, 김제원, 신종석 / 기후기술협력부

jie.son@gtck.re.kr, deom@gtck.re.kr, wonalee@gtck.re.kr, jeawon@gtck.re.kr, jshin@gtck.re.kr

하이라이트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T-LEDS)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한국의 LT-LEDS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나 자국의 기후

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독일,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 등의 기후기술 강국들이 제시한 LT-LEDS에서는 

자국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러한 전략들은 기후기술개발과 자국기업 및 기술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파트너십 구축, 양자･다자협력 추진, 기술 및 재정메커니즘 지원, 이니셔티브

발족,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포함

• 본 브리프에서는 위의 기술 강국들이 제시한 국제협력 전략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키워드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탄소중립, 파리협정, 기술개발 및 이전, 국제협력

• LT-LEDS, Carbon Neutrality, Paris Agreement,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Global Cooperation

서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와 ‘기술개발 및 이전’

• 기후변화대응에서의 국제 거버넌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음1)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 국제환경협약으로, 교토의정서가 ’20년 만료됨에 따라 이후 당사국의 목표 

및 의무 설정을 위해 ’15년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

•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197개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환경 

협력 체계이며,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21년부터 매 5년마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후변화대응(감축 및 적응) 목표(NDC)를 제출할 의무를 지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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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LEDS는 NDC와 달리 의무 제출사항은 아니나, 각 국가에서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전략과 이행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3),4)

• LT-LEDS는 정책툴(tool)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장기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단기적 이행 활동을 제시, 즉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5)

• ’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이 도입되며,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개도국 지원도 고려 대상이 됨6)

• 파리협정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 국내 담당부처가 지정되어 있으며, 과기부는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련 협상을 포함한 

활동 수행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제도에서의 
국제협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주요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있으며, “국제협력”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제협력’ 관련 조항은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제61조)국제협력 증진(①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 ②

개도국 지원, ③기후변화대응 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음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국제협력’ 관련 조항은 (제12조)기술지원

체제와의 협력 등으로 ①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④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 등이 있음8)

※ 참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따르는 ‘국제개발협력(ODA)’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으로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시행되며, 최근 

국가 정책(그린뉴딜, 탄소중립) 반 을 위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1.1.)」을 발표하고 일부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계획 수립 中9),10)

[그림 1]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제도 체계도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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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상위 
국가계획에서의 
국제협력

『녹색성장5개년계획』과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내 최상위 국가계획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들 수 있으며, “국제협력”에 대한 과제 내용은 각각 포괄적,

세부적으로 제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에서의 ‘국제협력’은 ‘파리협정 대응

에서 신기후체제 이행 전환’으로의 큰 방향성으로 갖고 기후협상, 국제기구협력,

선진국･개도국 협력에 기반한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 그린 ODA 협력 

강화 등의 과제 수립1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40)」은 기후변화 관련 총괄 국가계획으로,

기후협상 관련 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관해 해외배출권 확보,

기후기술기반 조성 및 상용화 추진, 기후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 기후협상 및 

다자･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수립12)

[그림 2]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 및 상위 국가계획에서의 국제협력 흐름도

※ 저자작성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이미 범부처적 이해가 마련된 국내 법조항 및 국가계획

에서 제시된 ‘국제협력’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①해외배출권 확보 

체계 마련, ②기후기술 상용화･사업화(기반사업), ③기후기술 연구개발, ④기후

협상, ⑤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협력, ⑥양자협력 및 ODA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내용은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후기술 연구

개발’과 ‘기후기술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기후기술 상용화･사업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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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T-LEDS)에서의 
국제협력

독일,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의 LT-LEDS

• 현재까지(’21.4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LT-LEDS 29건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접수됨13)

 이 중 독일, 덴마크, 일본, 싱가포르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전략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 으며, 자국의 기후기술 개발과 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기후재원 조성, 이니셔티브 발족 및 주력 기술 분야에 대한 개도국 협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독일) 2016년 11월 “Climate Action Plan 2050”이라는 제목으로 LT-LEDS를

발표 하 으며,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14)

※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가깝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전략적파트너십 구축: 2016년 국제사회의 NDC 달성과 기후행동(Climate 

Action) 이행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NDC Partnership*) 구축 주도

* UNFCCC와 WRI에서 호스트 기관으로 활동하며, 114개국의 회원국 간 NDC 목표 

달성 이행 지원.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함(한국은 비회원국임)15)

 양자･다자협력 추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독일 연방경제협력

개발부의 개발협력재원과 연방환경부의 기후재원을 통해 기후취약국 대상

재정 지원

 지속가능 개발협력: 개발협력의 목표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 산림 및 토지복원, 해양 및 연안보호, 교통, 적응, 순환경제, 자원효율화에

대한 협력에 주력

 기술메커니즘 지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술메커니즘*에 대한 지원 확대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으며, 이행기구로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가 있음

 이니셔티브 발족: G7 기후위험보험이니셔티브*, 국제기후이니셔티브(IKI)**, 

국가기후이니셔티브(NKI)*** 등

* (G7 Climate Risk Insurance Initiative) 2015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발족되었으며, 

2020년까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약 4억 명의 개도국 인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향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보험 기금 조성

**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2008년 발족

*** (National Climate Initiative) 개도국 지방정부, 교육기관, 기업 등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이행 지원을 위해 2008년 발족

• (일본) 2019년 6월 “The Long-term Strategy under the Paris Agreement”

라는 제목으로 LT-LEDS를 발표하 으며,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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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2013년 대비 8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둠, 2020년 10월 탄소중립 달성 목표 표명17)

(국제협력의 목표) 기후기술과 관련 인재, 투자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을 목표로 국제

협력을 추진

 기후재원 조성: ODA, ESG 자금 등 민간 및 공공재원을 통해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그린본드*와 그린사무라이본드** 사업 추진

* 일본에서는 2014년 최초 발행되었으며, 자국 및 해외 녹색사업(Green Project)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을 위해 조성한 특수목적 채권으로 2020년 기준 약 11.86조원 발행18)

** 외국계 기업 또는 개도국 정부 등 자국기관 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녹색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엔화로 발행19)

 재정메커니즘 지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운  효율화 지원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부분 선진국의

공여금으로 조성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개도국을 대상으로 JCM*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잠재량이 큰 농업, 산림업, 어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패키지”기반 저탄소

인프라 구축 지원, 저-GWP*/비불화탄소 냉매 기술 적용 지원에 주력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 (Joint Crediting Mechanism) 공동크레딧메커니즘이라고 불리며,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1년부터 일본에서 강력하게 주장

** (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를 뜻하며, 특정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과 비교하여 수치로 환산한 값

• (싱가포르) 2020년 3월 “Charting Singapore’s Low-Carbon and Climate 

Resilient Future”라는 제목으로 LT-LEDS를 발표하 으며,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20)

※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33 MtCO2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 

가까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둠

 전략적파트너십 구축: 국제기구와(WTO, WIPO, IMO, ICAO)의 협력 강화 

및 지역사무소(ASMC, WMO) 유치, ASEAN 고위급회담 및 대화 활동 전개

 양자･다자협력: 자국의 경험과 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해 C40* 등을 통한 양자 

및 다자 기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지원

*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도시기후리더십그룹, 2005년에 18개의 협력

도시로 시작하여 현재(2021.4. 기준) 97개의 도시 협력체로 서울도 회원도시로 가입

되어 있음21)

** (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개도국 간의 협력, (Triangular Cooperation)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개도국-개도국 간의 협력

 개도국 지원사업: 개도국 대상 싱가포르 플래그십 기술지원(TA) 사업을 추진

하고, 싱가포르협력프로그램(SCP)과 Climate Action Package (CAP)를 런칭

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관련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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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2020년 12월 “Climate Programme”이라는 제목으로 LT-LEDS를 

발표하 으며,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22)

※ (탄소중립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목표로 둠

 전략적파트너십 구축: 당사국총회, P4G 서밋, SDG7 서밋 등을 통한 국가간 

고위급 연대 구축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전략 국가들* 과의 그린파트너십 

구축

*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개도국 지원사업: 국제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C40, GGGI, P4G 등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개도국 대상 기술

지원(TA)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장기협력사업의 단기 활동 이행(연간 약 

27억원 규모) 추진

 주력 분야에 대한 양자･다자협력 추진:

① 대량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및 기관과의 에너지협력(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베트남, 일본, 에티오피아)(2020년 기준 약 560억 원)

② 식량생산 자원효율화를 위한 양자협력(중국, 케냐,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③ 신흥경제국 대상 지속가능 그린 밸류체인 조성 지원(2020년 기준 약 27억 원)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① (연구개발) 미국, 한국, 남아프리카, 중국, 인도와의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확대

② (리더십 강화) 푸드시스템, 플라스틱 및 해양폐기물, 화학물질관리 및 폐기, 항공

/교통, 수소 분야에 대한 대화와 포럼 개최를 통한 국가 리더십 강화

③ (시범협력사업) 에너지, 물, 도시개발, 식량의 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3건의 시범

협력사업 추진(2020~202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의 
국제협력

•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12월 31일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LT-LEDS

로서 발표하 으며,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23),24)

※ (탄소중립 목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목표로 둠

 전략적파트너십 구축: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EU,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일 협력 증진 

 양자협력 추진: 베트남, 페루 등 주요개도국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개도국 지원사업: 그린뉴딜 ODA 확대 및 GCF, GGGI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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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와 주요 법 및 국가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계획, 즉 LT-LEDS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한 범부처 이행전략 수립

필요

 LT-LEDS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으로서, 국제사회 

이행점검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이행 전략 수립 필요

※ 파리협정 주요 아젠다로서 부각이 되고, 이행점검 시 고려가 되는 국가 간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 사항은 한국의 LT-LEDS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됨

 범부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총괄 수집･검토

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분류를 통해 한국의 국내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 수립 및 관리 필요

 또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분류 시,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상위 법 및 계획에서 나타나는 ‘국제협력’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①해외배출권 확보 체계 마련, ②기후기술 상용화･사업화(기반사업), ③기후기술 연구

개발, ④기후협상, ⑤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협력, ⑥양자협력 및 ODA

 한국의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과 해외 기후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적

목표를 수립하고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이니셔티브 구축, 양자･다자협력,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추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주력 기후기술 분야 선정 및 플래그십 사업 추진) 국내 우수기후기술의 해외 확산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력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기후기술협력 규모화 필요

 국가 간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한국의 주력

기후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해외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021.4.)』을 통해 10대 핵심기술을 발표한 

바 있으나, 차세대 기술개발(R&D)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도국 협력 기술에 대한 선정

필요

 범부처 기후기술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형성을 통한 국제

협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또한 기후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기후기술협력 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으로 선진국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기후기술 기반 탄소중립 이행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선점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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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국가연합

 ASMC(ASEAN Specialised Meteorological Centre) : 아세안특수기상센터

 CAP(Climate Action Package) : 기후행동패키지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40(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 도시기후리더십그룹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GCF(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지구환경기금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G7(Group of Seven) : 주요 7개국 협의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IKI(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 국제기후이니셔티브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JCM(Joint Credit Mechanism) : 공동크레딧메커니즘

 LT-LEDS(Long-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저탄소발전전략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자발적기여

 NKI(National Climate Initiative) : 국가기후이니셔티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SCP(Singapore Cooperation Programme) : 싱가포르협력프로그램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TA(Technical Assistance) : 기술지원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식재산기구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

 WRI(World Resource Institute) : 세계자원연구소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GTC)의 주요사업(손지희, 신종석, 엄다예, 이원아, 김제원, 배크리스탈)「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분석 중인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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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최 기후정상회의(’21.4) 경과 및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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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 美 바이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축 선언

• 일본, EU, 캐나다 또한 상향된 NDC를 제시하 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은 구체적 목표 미제시

• 우리나라는 올해 내로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할 것을 선언하 고, 기술협력과 지역

리더십를 강화하는 중견국 역할 강화 의지 표명

키워드 • 기후정상회의, 기후 리더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美 바이든 대통령 원격 기후정상회의 개최(’21.4)

• (참석 대상국) 2021년 4월 22-23일 원격으로 개최된 금번 기후정상회의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주도한 주요국 에너지･기후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이하 MEF) 17개 참여국*을 포함하여 기후위험에 취약한 개도국과 탄소중립 

혁신에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40개국 정상 및 관련 산업,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1)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국, 미국으로서 본 17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에서 각각 80%를 차지1) (배출량 세계 10 순위 국가는 [표 1] 참고)

**국가별 정상과 고위급 정계 인사 외 주요 참석자로 프란치스코 교황, 유엔 사무총장, 

UN 당사국총회 의장, ADB, 세계은행, GCF, IMF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 고위급 관계자 등 포함

[표 1] 전 세계 주요국 배출량(단위:MtCO2, 2018년 기준)

순위 국가 배출량

1 중국 9,500

2 미국 4,900

3 인도 2,300

4 러시아 1,600

5 일본 1,100

6 독일 700

7 한국 606

8 이란 580

9 캐나다 570

10 인도네시아 540

※ 출처 : IEA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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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후안보, 복원력, 혁신, 경제적 기회 등 관련 5개 세션으로 구성

• (주요 아젠다) 각 국가의 강화된 NDC 선언을 시작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개도국 지원, 

기후 안보, 복원력 강화와 기후 혁신, 경제적 기회 등을 주제로 [표 2]와 같이 5개 세션 

진행3)

[표 2] 기후정상회의 5개 세션별 주제

구분 세션 주제

1일차
(4.22)

세션 1 Raising Our Climate Ambition(기후 포부 제고)

세션 2 Investing in Climate Solutions(기후 솔루션 투자)

세션 3
(개별 
세션)

Adaptation and Resilience(적응 및 복원력)

Climate Action at All Levels(전 수준의 기후 조치)

Climate Security(기후 안보)

Nature-based Solutions(자연 기반 솔루션)

2일차
(4.23)

세션 4 Unleashing Climate Innovation(기후 혁신 추진)

세션 5 The Economic Opportunities of Climate Action(기후 조치의 경제적 기회)

※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2021b)3)

미국, 영국, EU 등 선진국 상향된 NDC를 선언

• 본 회의는 2021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요 국가의 감축 의지를 확인한 회의로서 개최국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50-52% 감축 상향*을 선언하고 개도국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 지원 방안을 소개4)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26-28%의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

 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또한 상향된 NDC를 선언함으로서 향후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美 핵심 아젠다 미국은 기후 리더십 확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 혁신 주도,
자연의 보존과 탄력성 개선 등 전략 제시5)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①NDC와 적응계획 등 개도국의 국가전략 수립과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

하고 ②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와 ③대외

원조기구인 MCC(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의 기후투자 비중 대폭 확대 

계획 제시

• (탄소중립･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금융을 

확대할 계획으로 ①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회계년도 2013-2016 하반기) 시절 대비 

개도국 대상 공공 기후금융을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②미국 국제기후금융계획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관련 연방정부 부처별 협력 계획을

제시하고 ③다양한 양자, 다자 채널 기반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를 실시하여 

기후 관련 예산 분석과 기후위험 평가 과정을 개선하고 기후 항목에 투입되는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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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켜 국가 예산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협력할 예정

*2024년까지 연간 규모 약 57억 달러를 의미하며, 이 중 약 1/4이 적응 분야에 투입될 예정4)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태양열 에너지, 풍력, 전력저장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위해 ①주요 석유･가스 생산국가와 넷제로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운

하고 ②2030 미국-인도 기후･청정에너지 아젠다 파트너쉽을 수립, 재원 공급, 기술 

실증과 보급, 혁신 등을 통해 인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50GW 달성을 

지원 ③미국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Latin American Energy Organization, OLADE)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newable Energy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LAC)를 지원･확대 ④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The Energy Resource Governance Initiative, ERGI)*를 통해 청정

에너지 관련 광물 공급망 구축을 지원

*미국, 호주, 보츠와나, 캐나다, 페루가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배터리 저장장치 등 기술을 포함

• (국제수송 부문 감축 활성화) 교통은 배출량을 가장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으로 미국 교통부는 양자, 지역,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교통 부문의 무배출 및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해운･조선

부문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국제민간항공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탄소중립정책 이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

• (청정에너지 수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 ①美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USTDA)은 글로벌 기후스마트인프라파트너쉽(Global 

Climate-Smart Infrastructure Partnership)에 가입하여 주요 신흥국의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관련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 ②美 수출입은행(US Expert-Import Bank, EXIM)은 기후 위원회

(Chairman’s Council on Climate)를 특별 설립하여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발전 관련 미국의

수출을 증대하는데 노력할 계획 ③美 에너지부는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캐나다, EU, 칠레와 Empowering Initiative를 시작하여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 대화를 

지속할 예정

*2010년 美 에너지부가 시작한 장관급회의로 제12차 회의는 2021년 6월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5%,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의 90%를 차지하는 29개 

국가로 구성6)

•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한 혁신 증진) 미국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중립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①특히 대학, 산업계, 국가 연구소 R&D에 대한 에너지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핵심 기술로 수소, 탄소포집, 산업연료, 에너지저장 등과 수출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며 ②향후 4년 간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MI)에 대한 재원을 4배

확대할 것이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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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후정상회의 내 美 주요 내용

주 제 핵심 주제 내 용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

국제금융
개발공사
(DFC)의 
기후투자

∙ 2040년까지 넷제로 투자 포트폴리오 달성
∙ 2023 회계연도부터 신규 투자의 1/3에 기후 넥서스를 포함
∙ 기후 문제를 개발도상국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 록펠러 재단과 함께 재생 에너지와 기후 혁신 투자를 지원
∙ 최고 기후책임자(Chief Climate Officer)를 입하고,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 시설을 설립

탄소중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후금융 확대 
및 

제1차 국제기후
금융계획 수립

∙ 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회계연도 2013-2016 하반기) 
시절 대비 개도국 대상 공공 기후금융 두 배로 확대

∙ 연방 부처별 협력계획이 포함된 제1차 국제기후금융계획 
수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Net-Zero 
Producers 

Forum 구성

∙ 캐나다, 노르웨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세계 석유･가스 
생산량의 40% 차지) 등의 에너지 부처와 넷제로 전략 수립

∙ 순환탄소경제 접근법, 청정에너지, 탄소포획･저장기술의 
개발 및 배치, 탄화수소 수익 의존 탈피 전략 모색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한 
광물 공급망 

지원

∙ 전 세계 10개 이상 국가에 ERGI 원칙을 적용한 양자간 기술 
협력에 1,0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

∙ 주요 기술로 광물･금속의 재사용･재활용, 녹화 채굴 사업 
포함

인도, 
라틴아메키리카 
등 국가/지역 

협력 추진

∙ 美-인도 2030 기후･청정에너지 아젠다를 수립하여 인도의 
재생에너지 용량 450GW 설립에 기여

∙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주도 RELAC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2030년까지 해당 국가 신재생에너지 용량 70% 
확대 지원

국제수송 부문 
감축 활성화

국내외 제로 
배출 교통 혁명

∙ 저배출 버스에 대한 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공공 
통행권 사용, 배출제로 운송 전환

∙ IMO(해운･조선)와 ICAO(항공)의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지원

청정에너지 
수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후-스마트 
인프라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美 무역개발청(USTDA) 미국 산업과 신흥시장의 주요 에너지,
교통 인프라 투자를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美 제조상품･서비스 수출 기반 중산층 재건 추진, 전 세계 
파트너, 동맹국 대상 스마트 인프라 개발 기반 경제 회복 강화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한 혁신 

증진

미션이노베이션
(MI) 기반

리더십 활성화 
및 혁신 참여

∙ 향후 4년간 MI 기금을 4배 확대
∙ COP26에서 이산화탄소 제거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 개시
∙ 덴마크와 국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 미션 동참
∙ 농업혁신 관련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식량안보를 위한 

R&D 협력을 확대, COP26에서 해당 이니셔티브를 개시
∙ 스웨덴, 인도와 함께 LeadIT(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에 가입하여 에너지 집약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에 기여

∙ 2035년 전력 무배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전력시스템 
전환(Global Power System Transformation, G-PST) 
컨서시움 구축 관련 국과 협력할 예정임

∙ 국무부는 FIRST(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를
발족하여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협력국가의 역량과 혜택을 
증진하는데 기여(첫 투자액 530만 달러)

※ 출처: The White House (2021a)5)

주요국
핵심 아젠다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NDC를 선언하는 등 강화된 정책방향 제시, 다수의
개도국은 명확한 목표 수치 제시에는 보수적 입장

• 주요 국가 핵심 아젠다는 아래와 같음 ([표 4] 참고)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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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30년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8%를 감축(및 법제화)을 목표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50GW를 목표*

*‘美-인도 2030 기후･청정에너지아젠다 파트너쉽’을 수립하여 미국으로부터 주요 재원을

공급받아 청정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보급하는 것을 계획

 중국은 이산화탄소 외의 온실가스 배출 제안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며 석탄의 사용을 감축하겠다고 선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부터 2060년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한 감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8)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의 46-50% 감축을 목표, 기존 26%에서 큰 폭

으로 상향된 목표를 제시

 캐나다는 기존 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40-45%로 

상향 조정

 러시아는 모든 배출원에 대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메탄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우리나라는 새로운 배출목표를 포함한 NDC를 금년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과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공금융 재원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 선언

[표 4] 기후정상회의 주요 참여국의 기존･신규 감축 목표 및 핵심 전략

국가
기존 감축 목표

(2030년)
신규 감축 목표 

(2030년)
핵심 전략 및 입장

EU
(1990년 대비) 

55%
(1990년 대비) 

55%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55%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 추진

국
(1990년 대비) 

53% 감축
(1990년 대비)

68% 감축
2035년 1990년 대비 78% 

감축을 위한 법제화 추진

미국
(2005년 대비) 
26~28% 감축

(2005년 대비) 
50~52%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일본
(2013년 대비) 

26% 감축
(2013년 대비)

46%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선언, 170개 이상 기업 
2030년 2013년 대비 50% 이상 감축 선언

중국
(2005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 
60~65% 감축

-
제14차 규획기간(2021-25년) 석탄발전과 

소비 증가를 통제하고 제15차 
기간(2026-30년) 단계적으로 축소

러시아
(1990년 대비) 
25~30% 감축

-
탄소포집저장(CCS) 기술과 
메탄 감축의 중요성 강조

인도
(2005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 
33~35% 감축

-
미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를 위한 재원과 
기술혁신 확보

대한민국
(2017년 대비) 
24.4% 감축

2050년 
탄소중립에 부합한 

새로운 NDC를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을 선언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공금융 재원 지원 중단 선언

※ 출처: The White House(2021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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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수단 
(국제협력, 재원 등)에 대한 전략은 부족

• 본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가별 감축 목표와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과 대중은 

환 하 지만 일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 :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캐나다, 일본, 국, EU 등은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하 고, 

덴마크, UAE, 이스라엘, 케냐,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기술 보유국들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강조7)

*수소, 해상풍력, 지열, 에너지저장, 담수, 탄소포집, 첨단 교통,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에 의하면 세계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45%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술혁신이 시급한 상황)7)

 인도, 중국, 러시아 등 대표적인 배출국이자 개도국은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있어 미국과 협력할 것*이며 다자

(multilateral) 협력에 주력하여야 한다면서도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내세우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선진국이 

개도국 대비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8)하는 등 국제사회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9)

*미국(기후변화특사 John Kerry)과 중국(기후변화특사 Xie Zhenhua)은 2021년 4월

15-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10)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배출국들의 야심차고 상향된 감축목표 발표를 가장 큰 

성과로 기대했을 것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소극적인 호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의 한계를 시사하며, 미국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에 대한

탈퇴와 재가입 등을 반복하면서 국제 리더십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도 존재9)

 재원 부분에서도 미국이 자국 예산에 국제 지원 규모를 이례적으로 반 한 것은 긍정적

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선진국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 

대한 추가적인 기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on Climate Change Convention,

UNFCCC) 하 2020년까지 동원할 것으로 약속11)한 기후금융(climate finance)*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4)

*제16차 COP(멕시코 칸쿤, 2010년)에서 선진국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민간 부문 포함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동원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며, 2018년 기준 약 790억 달러가 동원됨12).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는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하여 금년 중으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13)

•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현재 NDC인 2017년 대비 

24.4% 감축안(536.1 MtCO2e)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언급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조정하여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 선언

 선형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탄소중립 달성하는 것을 가정할 때 2030년 국가

배출량은 약 450 MtCO2e이며(2017년 대비 36%), 최종 NDC 목표는 탄소포집･저장

기술 및 흡수원의 활용 여부 등 불확실한 기술적 요소 및 환경적인 향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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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1.5℃ 보고서에서는 1.5℃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축 달성 45% 감축(2010년 대비)을 권고14)

• 한국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한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녹색

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 의지 표명

 이에 대해 해외 주요 연구소(WRI)는 해외 석탄발전소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변국

일본과 중국의 향후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선례인 것으로 평가4)

• 또한,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의 협력을 다지고 제26차 당사국총회를 위한 성공적인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호소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가 주도한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로서

12개 참가국 정부 외에 민간부문인 기업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며, 2021년 5월 30-31일

서울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란 주제로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5대 중점 분야로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가 있음15)

※ NDC 분석기관 Climate Action Tracker는 우리나라가 2020년 12월 제출한 NDC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온도 상승률 1.5°C를 유지하는데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한

목표치이며 2050년 탄소중립에 부합한 NDC를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 평가16)

[표 5] 국가별 NDC 현황(2021년 5월 기준)

상향된 NDC 
제출 국가

NDC 상향 
제안국가(현재 미제출)

기존 NDC 
유지 국가

NDC 상향 계획
부재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EU, 케냐, 
네팔, 노르웨이, 페루, 

UAE, 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호주, 브라질,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 출처: Climate Carbon Tracker (2021b)17)

시사점 미국 주도의 NDC 강화 정책이 타 선진국 참여는 유도하였으나, 개도국의
지속적 참여 독려 필요

• 금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 대폭 상향된 NDC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선진국간 협력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재원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의사를 밝힘

 이는 최근 발표한 2조 달러 규모 American Jobs Plan(2021.3.31.)의 예산이 집행되고

2035년 전력부문 무배출을 위해 거론된 청정에너지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 등이 법률화 될 경우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발전 전략과 무역정책과도 

연계되어 강한 추진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

*전력 소매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 중 일정 비율의 청정발전원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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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직면

하여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하 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

 국내외 주요 연구소는 본 회의가 미국이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후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대외경제연구원, WRI)4),19)

하는 한편 기후금융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 음을 지적(WRI)4)

 중국을 비롯한 인도와 러시아 등 최대 배출국이자 개도국은 환경문제의 더 큰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재정 지원 등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이견이 존재

 다만, 중국이 본 회의에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공동성명 등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온건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일부 중견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감축･적응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바,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와 국제적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연대 강화와 참여 독려 필요

한국은 상향된 NDC 제출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모범국 입지 확보와 국내외 
기후금융 확대 및 P4G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국제협력 사업 구축 필요

• 6월부터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 지정학적 전략 등을 전방위적

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고 차별화된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투명한 계획수립, 예산배정, 법･제도 정비 및 부처 간 협력과 기능 조정 필요

• 상향된 NDC와 관련하여 2021년 중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한 분야별 핵심전략과 정책 방향성을 수립할 예정으로, 2022-2023년 경 

2030년 상향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부처별 전략(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R&D 전략 등이 수립될 예정

 국제사회에 타당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립성을 확보하여 기술협력, R&D, 재원 

등에 대해 면밀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필요

• 또한, 2021년 5월 우리나라에서 다자환경정상회의로는 처음 개최되는 P4G를 발판

삼아 기후변화 대응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 인근 지역과 긴밀한 협력 파트너쉽 구축 가능

 美 무역개발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후스마트인프라 협력 파트너십 등을 주목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기후인프라 협력 파트너십 추진 가능

• 본 회의에서 기후재원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음을 고려하여,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향후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주도하는 기회 

모색 필요

 또한, 녹색금융 활용전략이 수립･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통한 녹색기술의 

보급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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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美 바이든 신임 정부는 2021년 3월 31일 향후 8년간 2조 

달러 규모가 투입되는 American Jobs Plan을 발표,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일자리･경기 부양책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R&D 투자 계획을 제안

• 2035년 전력 부문 무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American Jobs Plan 

발표 이후 발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감축량에 대한 시장 거래 제도를 마련

하여 재생에너지원 외에도 무배출 전력원과 관련 기술의 확산을 장려할 계획

• 미국은 기후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양국 수요와

우선순위 등에 부합한 기술 및 기술격차 등을 전략적으로 파악하여 R&D 협력 의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도 기후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효과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함

키워드 •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바이든 행정부, American Jobs Plan, 국제협력

미국 American 
Jobs Plan 개요 및 
주요 내용

美 바이든 정부는 2021년 3월 31일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R&D 투자
계획을 포함한 약 2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Jobs Plan을 발표

• (개요) 2021년 3월 31일 美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American Jobs Plan은 전후 가장 

큰 규모*의 공공 투자계획으로 ①도로, 다리, 항구, 공항 등 교통 수송 인프라 개선 및 

건설(6,710억 달러) ②식수, 전력망,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3,110억 달러) ③가정용, 상업용

건물,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건물 효율성 개선(3,780억 달러) ④돌봄 인프라 개선

(4,000억 달러) ⑤제조업･유통망 강화,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5,800억 달러) ⑥

노동, 인권 개선 등 6가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며,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GDP 1%**

규모의 투자를 계획1)

*American Jobs Plan에서 언급된 모든 투자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액수로 최종 결정된 투자액은 아님

**2018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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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American Jobs Plan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자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국가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인해 향을 받게 될 지역 대상 맞춤형 인력 

개발, 혁신 제조,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빈부격차, 인종 차별 등 미국 사회의 고질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기후보호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해석 가능

• (재원 조달 방안)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세제 개편(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을 

통해 충당할 예정으로 주로 기업 법인세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향후 15년간 2조 달러

이상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자국 글로벌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

하는 것을 모색 중3)

 이 외에도 해외 자회사 수익 과세 증대, 부유세 신설화, 무형자산에 대한 탈세 수단 

폐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예정

※ 본 계획에는 탄소세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美 무역대표부(USTR)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무역 아젠다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4)

[표 1] 美 American Jobs Plan 주요 내용

세  션 투자 규모 투자 내용

교통 
인프라

6,710억 
달러

(약 29%)

∙ 교통 인프라(도로, 다리, 공공교통/수송, EV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항만, 수로, 공항 등) 개선(6,210억 달러)

∙ 교통 인프라 기후 탄력성 개선(500억 달러)

식수, 전력망, 
고속 광대역 

인프라

3,110억 
달러

(약 14%)

∙ 식수･폐수･우수 시스템 현대화(1,110억 달러)
∙ 디지털 인프라 개선(1,000억 달러)
∙ 전력 인프라 개선(1,000억 달러)

건물 건설 및 
현대화

3,780억 
달러

(약 16%)

∙ 200만 개 이상 에너지효율 주택, 상업건물 복원/보급 
(2,130억 달러)

∙ 공립학교(1,000억 달러)/커뮤니티 칼리지(120억 달러) 및 
보육시설(250억 달러) 현대화

∙ 연방 건물(100억 달러)･병원(180억 달러) 현대화

돌봄 경제 
인프라

4,000억
달러

(약 17%)

∙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Medicaid)
∙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 창출

R&D 및 미래 
기술 투자, 제조 

및 중소기업 
지원

5,800억 
달러

(약 25%)

∙ R&D, 미래기술 투자(1,800억 달러)
∙ 미국 제조업/중소기업 강화(3,000억 달러)
∙ 일자리 개선(1,000억 달러)

인적 자원 투자
기타 항목과 

연계

∙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소외된 지역 사회의 인력 개발
∙ 기존의 인적자원 보호 및 시스템 역량 구축

합계 2조 3,000억 달러

※ 출처: The White House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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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Jobs 
Plan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R&D
투자 계획 세부 사항

American Jobs Plan은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언급된 청정 인프라 및 
R&D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음1) :

• (전기 자동차(이하 EV) 및 수송 인프라) EV 시장에 대한 투자액은 1,740억으로 EV와 

배터리 제조에 대한 국내 공급망과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보조금 제도를 확립하여 

2030년까지 충전소 약 50만 개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미국의 EV 시장 규모는 중국 시장 규모의 1/3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EV와 

배터리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국 내 제조 유통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예정

 철도 차량의 경우 디젤 차량 50,000대를 교체하고 아동 통학버스(school bus)의 

20%를 전기화할 예정(결과적으로 100% 전기화 목표)

 미래 교통 인프라에 200억 달러 투자

• (전력망 인프라) 노후 전력망 현대화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청정 에너

지원을 활용한 발전과 저장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

 (세액 공제) 전력망 연결,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기술, 원격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연결을 위한 최저 20GW 용량 고압송전선을 위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서

민간 투자를 동원

 (세액 공제기간 확대) 청정에너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투자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지역 간 송전 프로젝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내 Grid Deployment 

Authority(전력망보급청)를 신설하여 지역 간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효율･청정에너지 기준) 에너지효율･청정에너지 기준(EECES)*을 수립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기업 무배출 전력원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서 ①소비자의 

전기사용료와 전력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②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③기존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④원자력과 수력 등 기존 무배출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활용

을 권장하는 역할 가능(아래 섹션 참고)

*Energy Efficiency and Clean Electricity Standard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150만 개 이상의 주택을 복원, 신축하여 기후 탄력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

 (학교 및 교육시설) 학교 건물 복원, 신규 건축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

• (농업 인프라) 낙후되어 있는 농촌 및 외곽지역의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고 고속 광역대를

100% 보급하며, 농업의 탄소중립을 달성

• (R&D 투자)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입

하여 반도체, 첨단 컴퓨터(advanced computers), 커뮤니케이션 기술, 에너지 기술,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권장. 이 외 R&D 혁신에 약 300억 달러, 연구인프라 

개선에 400억 달러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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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미래기술 개발, 실증사업에 제안된 1,800억 달러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의 연간 R&D 예산의 15배 규모5)

 (기후과학, 혁신 R&D)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 3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으로 ARPA-C*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 건물의 기후 탄력성, 기후관련 범부처 

재원 확대 방안에 대해 업무 추진 예정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의 약자로 DOE가 기존에 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로 운  중인 ARPA-E에 준하는 기후변화 연구 프로젝트이며, 

ARPA-E의 경우 민간 부문이 투자하기 어려운 최첨단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를 수행해 옴6)

 (기후기술 R&D) 전반적인 기후 관련 연구 예산에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 외에도 

기술 R&D 상위 순위에 있는 실증 사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관련 기술에

전력망 연계용(utility-scale) 에너지 저장, CCS, 수소, 첨단 원자력, 희토류 분리, 

해상풍력, 바이오 연료･상품, 양자컴퓨팅, 전기차 등이 포함되며, 상위 기술에 대한 

미국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연구 추진 예정

American Jobs 
Plan 청정에너지 
기준(CES) 수립
관련 동향

American Jobs Plan이 발표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준
(CES) 수립을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음

• (개요) 바이든 대통령이 American Jobs Plan에서 전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효율･청정에너지 기준 수립 계획을 공유하면서 미국에서 CES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7),8)

 (배경 : CLEAN* Future Act) 美 의회에서는 2021년 3월 2일 2050년 범국가 

100% 청정에너지 달성(중간 목표: 2030년 2005년 배출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US 

CLEAN Future Act 법안(10년 간 5,650억 달러 규모)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발의된 첫 기후 관련 법안으로서 2035년 전력 부문 무배출 달성을 

위해 연방 단위 CES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화될 경우 주정부별

감축 계획 등을 의무화하고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연방정부(환경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9)

*CLEAN은 Climate Leadership and Environmental Action for our Nation의 약자임

 (CES 개요) CES는 전력 공급 의무화제도(electricity portfolio standard)의 하나로서 

전력 소매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 중 일정 분량에 특정 청정 발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혹은 에너지 효율화를 적용함으로서 예상되는 감축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전력 소매기업간 청정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결여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 

체제로 운 되는 시장 기반 거래제로서, 재생에너지원만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 RES 혹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와 달리 재생에너지원 외에 무배출 전력원 혹은 에너지 효율화가 적용된

감축량을 반 10). 현재 CLEAN Future Act의 일환으로 제안된 CES는 모든 소매 

전력공급자가 2030년까지 전력 무배출 80%,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9)

 (CES 운  방법) 전력 소매기업은 청정에너지원 기반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타 기업으로부터 크레딧(clean energy credit, 이하 CEC)*의 형태로 구매 가능하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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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청정 전력을 의무 분량보다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할수록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체제로 운 10)

*1개 CEC는 청정에너지원 발전 단위 1개 혹은 에너지 효율화에 의한 잠재적인 감축량을 

의미(1 CEC = 1 MWh 혹은 1MWh에 해당하는 절약분). 즉, 한해 100만 MWh의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의 CES가 50%일 경우, 50만 CEC를 마련해야지만 CES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기대효과) 연방단위의 CES 제도가 수립될 경우 이전보다 큰 규모의 CEC 시장이 생성

되어 청정기술에 대한 혁신 동력이 강화될 것이며, 전력 부문*뿐 아니라 향후 청정 전력이

상당 부문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산업 등 주요 부문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9년 기준 미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 교통 29%, 전력 25%, 산업 23, 상업･가정

13%, 농업 10%11). 2020년 미국 전력의 발전원은 천연가스 40%, 원자력 20%, 석탄 

19%, 재생에너지 20%(풍력 8.4%, 수력 7.3%, 태양열 2.3%, 바이오매스 1.4%, 지열 

0.4%) 순으로 차지([그림 1] 참고)

[그림 1] 1950-2020 미국 전력 발전원

※ 출처: EIA (2021)12)

 (주정부 정책) 또한, 2035년 국가 전체 전력 부문 무배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한 주정부*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준은 대규모 전력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주정부 정책 이행을 가속화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20년 8월 기준 9개 주가 2050년 청정에너지 발전 100%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

하 으며, 38개 주가 자체적인 청정에너지 기준을 이미 마련하 지만, 2035년 전력 

무배출에 부합한 계획을 세운 주정부는 부재한 상황13)

• (최신 동향) American Jobs Plan 발표 후 美 정부는 CES에 원자력과 이산화탄소포집･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국가기후보좌관 Gina McCarthy, 백악관 브리핑, 2021.4.2.)7)

 (논쟁 사항) 미국 내 일부 학계 전문가는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지원책을

환 하면서도 미국 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에 대한

대안책과 급속한 신규 기술확산에 대비한 규제, 조율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14)

하 으며, 일부 대규모 전력기업들은 2035년 무배출 달성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희망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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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CCS) CES에 원자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CCS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취소할 것을 주장.8) 한편, 미국의 전력 산업계는 CES

도입에 있어 배터리, CCS, 첨단 원자력 등 기존의 기술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7)

美 바이든 정부 
청정에너지 지원책에 
대한 평가

• (포괄적 경제발전 정책) American Jobs Plan은 미국이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제조 등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자국의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있어 국제적 입지를 다지려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발전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음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40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 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바이든 대통령)15)

• (청정･기후기술 개발 동향) American Jobs Plan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본

기저로 하고 있는바, 중점 기후기술 중에서도 EV, 배터리 제조, 건물 효율화를 위한 

소재, 수소, 첨단 원자력 등 감축 기술과 2035년 무배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별 R&D 예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점 감축 기술을 선정하여 보급, 시장 확대를 지원(공공조달 등)함으로서 수요를

증대하고 기후기술 개발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기술에

있어 국제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美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미국의 일부 학계는 정부가 특정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이러한 수요견인 역할(demand-pull)을 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16)

 더불어 美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미국 내 금융계, 철강, 석유회사 등 전 산업 역

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세계적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도 저탄소 및 탄소중립을 달성

하는 방향으로 향을 줄 것으로 예상

• (CES 수립)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 작업과 무배출 전력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후기술 R&D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CES 세부 내용 변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바이든 정부는 American Jobs Plan와 연계된 Amercian Families 

Plan을 발표(2021년 4월 28일)하 으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상･하원의 조율･동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17)

 공화당은 부채 증가 가능성, 증세 반대를 비롯하여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원안대로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나 상원

의원의 과반석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통과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 방안과 최종 투자액

및 계획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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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안은 상하원 출석 과반 찬성을 각각 얻어야 의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양원 모두 다수석 지위에 있으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처리를

막을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로 처리해야 할 경우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은 50석으로 10명이 모자라는 상황. 하지만 

필리버스터나 60명 의석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예산조정 절차로서 한해의 재정 년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부양책으로 2021년도에 예산조정을 거친 바 있어 American Jobs Plan에 대한 예산

조정은 2022년도에 적용 가능17)

우리나라 탄소중립
및 관련 R&D에
대한 시사점

• (美 글로벌 기후협력 리더쉽 복귀) 美 정부가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

하는데 있어 국제사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책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2030년, 2040년 등 중간 지점에

서의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수립 아래, 미국과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 수립

및 탄소세･증세 등을 통한 재정확보 계획 및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마련이 필요

• (청정에너지 기준) 미국이 CES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발전 부분의 청정에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기술에 따라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바이오매스 

혼소, 그린수소 기반이 아닌 수소연료전지 등에 대해서 감축효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무역전략) American Jobs Plan으로 미국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급속히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미국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교･
무역 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기술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과 함께 국내 대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탄소중립 철강제품, CCUS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현지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음, 한편 국내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 함

• (기후기술협력)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있어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중점

기술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 우리나라 수요와 미국 국익에 부합한 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파악하여 R&D 협력을 위한 의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과 국내 기술개발 전략을 비교하고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으며, 국내 10대 기후기술 투자 분야 중 재생에너지,

수소, CCUS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R&D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확보 및 

게임체인징 기술 발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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